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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은 
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으로, 

정부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
높일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.

1. 관련 기사
□ 9.10.(목)  세계일보, “산재 신고 ‘5만원 포상금’ 신설”
 ㅇ 고용노동부가 건당 5만원의 산업재해 신고 포상금을 신설한 계획이다. 

1인당 신고 횟수 제한을 풀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느라 예산 
절감을 위한 고육책을 짜낸 것으로 보인다.

 ㅇ 고위험 경우는 500만원, 찔림 등 고위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방이 
필요한데도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신고 시 5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.

2. 설명 내용
□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은 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

｢산업안전보건법｣ 개정안에 따른 제도로,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향후 
국회 심의과정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

□ 정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위반
행위의 경중과 법령상 제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
정할 예정임

 ㅇ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위반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령 
위반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포상금을, 



   -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6대 고위험 유형* 관련 주요 위반
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(내년도 
정부안 편성안 기준)

      * ①떨어짐, ②끼임, ③부딪힘, ④깔림‧뒤집힘, ⑤맞음, ⑥화재 등

 ㅇ 아울러, 그 밖에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행위에 
대해서도 과태료 금액* 등을 고려하여 5만원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음 

      *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과태료 부과 최저기준액: 5만원

□ 따라서, 5만원 포상금 신설 검토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대상을 넓혀 
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, 신고 횟수 제한 폐지에 
따른 예산 절감과는 무관함

 ㅇ 정부는 향후 법 통과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
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과 운영체계를 면밀히 마련하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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